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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화의 윤리적 쟁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감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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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감시를 사례로, 사회복지영역의 정보화를 둘러싼 윤리

적 쟁점들을 짚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5년 정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정보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과 사각지대 발굴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정수급

과 사각지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데이터감시가 불가피하다. 이에 본 논문은 데이터

감시를 둘러싼 논쟁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감시가 어떤 윤리적 문

제점을 안고 있는지 프라이버시, 정확성, 소유권, 접근성의 이슈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나

아가 데이터감시를 넘어 정보화 시대에 사회복지가 고민해야할 본질적인 윤리적 딜레마들을 살펴본 

후, 시론적 수준에서나마 윤리적 난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했다. 

주제어: 부정수급, 사각지대, 데이터매칭, 데이터마이닝, 확인조사, 사회복지윤리

1. 서론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복지행정에서도 정보통신기술(IT)이 핵심도구로 자리매김했다. 복

지서비스 신청접수, 수급자 선별, 서비스 제공·관리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 분류, 처리작업

이 필요하다. IT는 아날로그 시대에 인간이 수작업으로 해왔던 이 같은 서류업무를 전산화하여, 복지

신청자의 자격여부를 빠르게 감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스

웨덴 등 각국 정부는 IT를 사회복지행정에 대대적으로 도입해 왔다(Geoghegan et al., 2004). 한국에

*이 연구는 2014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신진연구)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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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복지정보화는 2000년대 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급진전되었다. 청장년층도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철저한 자산조사와 수급자 선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2000년 보건복지행정망 C/S시스템이 개발되었고, 2007년 새올시스템, 2010년 행복e음, 2013년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발전해 왔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정보시스템의 활용은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제고만이 아니라, 정확한 자산조사와 수급자 관리로 부정수급 축소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강혜규, 2010; 함영진, 2013). 그리고 현재 정부는 2015년부터 ‘따뜻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을 표방하면서, 부정수급 적발기능 강화만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기능을 추가한 차세대 사회보

장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추진 중이다(보건복지부, 2015). 

그러나 사회복지영역의 정보화 이면에는 윤리적 난제가 숨어있다. 바로 데이터감시(dataveillance)

가 그것이다. 데이터감시란,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어떤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데이터

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별하는 활동”을 말한다(Clarke, 1988: 499). 정보시스템을 통한 부정수

급과 사각지대 조사는 데이터감시의 전형적 사례이다. 정부는 적정수급자를 선별하고 부적정수급자를 

적발할 때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득, 재산, 가족에 관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데이터매칭(data 

matching)을 실시한다. 앞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빈곤상태에 있는 인구집단을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분석하는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이 수행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 분

석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데이터들은 대규모로 집적되고 지속적으로 감시당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당

사자들이 자신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로 수집되고, 누구에게 공개되며, 어떻게 활용되는지 온전히 인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이버윤리학자들은 데이터감시를 정보화가 가져온 심각한 윤리적 문제로 꼽았다

(Moor, 1985; Spinello, 2006). 물론 국가예산을 오남용하게 만드는 부정수급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

는 축소해야 한다. 이때 막연한 기술혐오주의에 기대어 IT의 활용을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는 경계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사회복지영역에서 IT의 활용이 갖는 윤리적 위험성을 면밀히 짚어보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감시는 사회복지의 오래된 논쟁지점을 다

시 되짚어 보게 한다. 바로 사회복지의 사회통제적 속성이 그것이다. 이는 “목적[부정수급 적발]이 옳

다면, 수단[데이터감시]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나 “인간에게 도움[사각지대 발굴]을 줄 수 있다면, 

그의 자유를 침해[데이터감시]해도 되는가?”와 같은 고전적인 윤리적 화두와도 맞물려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급자 데이터감시와 같이 사회복지정보화가 초래할 윤리적 위험성에 대한 성찰

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보화 초기에 사회복지연구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도입이 서류업무 

처리시간을 줄이고 원거리 복지이용자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보화를 긍정적으로 전망

했다(Marlowe-Carr, 1997; Giffords, 1998).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복지영역에서 정보시스템의 도입이 

인본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의 가치를 진작시키기보다 사회복지실무자의 업무를 코드화된 시스템

에 종속시키고, 복지이용자를 수치화된 정보로만 평가하게 만드는 폐단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Kreuger et al., 2006; Parton, 2008; Pithouse et al., 2009). 한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정보시스템의 활용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량권과 전문성을 축소시키고, 복지이용자와 공무원과의 

위계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김수영․김이배, 2014). 이러한 논의들은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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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의 또 다른 이면을 드

러내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판적 연구들도 여전히 행정학적 차원에서 정보화가 사회복

지실무자의 업무처리과정에 미치는 현상적인 악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윤리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이 갖는 보다 본질적인 위험성에 대한 심도 있는 비평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감시를 사례로, 정보화로 인해 사회복지

가 직면한 윤리적 쟁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국가통치의 맥락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정보시스템 도입배경을 개괄하고, 3장에서는 데이터감시를 둘러싼 논쟁들을 훑어볼 것이다. 4장에서

는 사례분석틀과 자료수집에 대해 간단히 약술한 이후, 5장에서는 한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감시가 갖는 윤리적 결함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어서 6장에서는 데이터감시를 넘어서 정

보화 시대에 사회복지가 고민해야 할 보다 본원적인 윤리적 화두들을 던져볼 것이다. 끝으로 결론에

서는 시론적 수준에서나마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의 역사적 배경  

1) 국가통치와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수집의 역사는 국가통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Weber(1968: 901)의 정의를 

빌리면, 국가는 “독점적 강압력, 통일적 권위, 그리고 제반 법률적·행정적 장치를 기초로 일정한 영토

와 그 영토 내의 주민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정치적 조직”이다. 이처럼 국가가 국민에게 배타적 지

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거칠게 말해 국가가 국민의 안보, 치안, 복지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Giddens(1985)는 이를 근대국가와 국민의 법적 계약관계로 설명한다. 근대국가는 사회적 안정과 안보

를 제공하는 대가로 국민에게 징병과 징세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국민의 거주지, 소득, 재산 관련 

정보를 강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실제 근대국가는 징병과 징세, 안보와 치안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행정시스

템을 발전시켜 왔다. 서구의 근대국가들은 19세기 초반부터 행정기관을 주축으로 국민에 대한 대대적 

조사활동을 벌여왔다. 나이, 가구구성은 물론, 수입, 주거환경, 범죄기록, 직업, 질병 등에 대한 정보가 

국가기관에 광범위하게 집적되었고, 숫자로 치환된 정보는 통계적으로 분석되었다. 통계학(statistics)

이라는 용어에도 국가(state)의 통치와 관련된 학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런 맥락에서 Giddens

는 아래와 같이 정보사회를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 근대국가의 속성으로 보기도 했다.

근대사회는 그 태생부터 ‘정보사회’였다. 모든 국가가 정보사회인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권력이 관리

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정보의 수집, 저장, 통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근대 국민국가에서는 높

은 정도의 행정적 통합성으로 인해 이러한 정보수집 활동이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

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Giddens, 1985: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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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망도 국가통치를 위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발된 

측면이 있다. 최초의 컴퓨터 Colossus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암호 해독을 위해, 인터넷의 전

신인 ARPANET은 냉전시대인 1969년 미국 국방부가 방대한 양의 기밀정보를 원거리 기지들과 공유

할 목적으로 구축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세계대전과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IT는 국

방을 넘어 내국의 통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1971년 미국 FBI가 최초로 250만 전과자에 대한 신

상정보를 수집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래, 자동지문확인시스템 등 범죄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이 각국에 보편화되었다. 세금징수도 정보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분야다. 한국을 포함

해 각국 정부는 탈세·탈루자를 찾기 위해 개인의 소득, 재산, 금융거래, 노동여부, 신용카드 내역 등을 

수집해 데이터매칭을 실시하고 있다(Marson, 1997). 

사회복지는 치안, 징세와 더불어 국가가 정보화를 추진해온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다. 사회복지분야

에서 정보시스템은 부정수급자를 걸러내는 데 일차적으로 활용됐다. 미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부정

수급자 적발을 위해 데이터매칭을 선도적으로 실험한 국가다. 공교롭게도 IT가 확산되던 1970-80년대

는 서구에서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이 활발했던 시기였다. 따라서 IT는 자연스럽게 복지재정 감축을 

위해 활용되었다. 특히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부정과 낭비를 줄여 국가재정을 감축할 목적으로 '통

합과 효율을 위한 대통령 위원회(President's Council on Integrity and Efficiency)’를 발족했다. 이 위

원회가 추진한 핵심사업이 컴퓨터매칭 프로젝트(Computer Matching Project)였다(Kusserow, 1984: 

543). 레이건 정부는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복지예산을 받으려면 컴퓨터매칭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했다. 이로 인해 1982년까지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한 500여개의 매칭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사회부조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부정수급자 색출을 위해 소득세, 자동차, 전과기

록, 은행 및 신용거래기록 등에 대한 데이터들이 교차점검되기 시작했다(Clarke, 1988: 504).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데이터매칭이 1세대 정보시스템 활용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분

석해 수급자의 패턴을 예측하는 데이터마이닝이 각광받고 있다. 사실 민간기업은 정보화 초기부터 소

비자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분석해왔다. 일례로 자동차보험회사들은 교통사고 빅데이터

에서 유형별 사고위험률을 산출해 보험료 산정에 활용해 왔다(Davenport et al., 2010). 이에 

McKinsey(2011)는 공공영역에서도 국민의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분석·활용한다면 더 효율적인 정

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했다. 실제 각국 정부는 공공데이터들에 대한 단순 매칭을 넘어 

기존의 데이터를 조합해 특정계층의 특성을 발견해내는 데이터마이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

로 2000년대 중반 독일 연방노동청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해 취업자의 다양한 

성향과 패턴을 예측하고, 취업자 유형에 맞는 직업과 회사를 연계하는 취업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실업자 수를 2003년 4.4백만에서 2010년 3.2백만으로 27% 줄이는 데 크게 일조했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McKinsey, 2011: 59). 

2) 한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발전과정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에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범정부 사회보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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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으로, 이 두 시스템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어 보통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칭해 불리고 

있다. 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과 함께 도입된 사회복지 관련 정보

시스템들이 몇 차례 진화를 거쳐 구축되었다. 2000년 이전까지 복지신청자의 자산과 부양의무자 확인

은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관련 문서를 찾아서 확인하는 수작업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도입으로 수급자가 150만 명에 달하게 되면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자산조사와 수급자 관

리가 불가능해졌다. 2000년에 도입된 ‘보건복지행정망 Client-Server시스템(C/S시스템)’은 당시 폭증한 

수급자의 정확한 자산조사를 위해 시군구 단위에서 소득·재산 관련 정보를 전산화한 최초의 복지전문

정보시스템이다. 이어서 정부는 2007년에 시군구를 넘어 지자체와 중앙부처 사이의 정보를 연계한 일

반행정정보시스템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새올시스템)’을 도입한다. 새올시스템은 복지전문시

스템은 아니었지만, 시스템 안에 복지영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수급자 선정과 관리에 사용되었다.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부정수급자 적발이 본격화된 때는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도

입되면서부터다. 행복e음은 다음 <표 1>의 정보를 포함해 총 45개 기관 589종의 소득․재산정보와 서비

스이력정보를 연계한 복지전문정보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수급자에 대한 보다 치밀한 데이터매칭이 가

능해진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에 확인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급자 전체 집단에 대한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를 실시해 왔다. 확인조사 기간 동안 사회복

지공무원은 자산조사가 필요한 복지서비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관련 데이터

매칭을 실시하고,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급여를 중지·변경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어서 2013년에 

구축된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시스템)’은 22개 행정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360개 복지사업

에 관한 정보를 행복e음을 중심으로 연결한 가장 최신의 정보시스템이다. 범정부시스템을 통해서도 각 

행정부처 복지사업의 업무연계는 물론, 여러 행정부처가 따로 제공해 왔던 복지사업에 대한 수급자 이

력관리정보를 공유해 중복·부정수급방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14a). 

소득·재산·인적정보 예시 급여·서비스 이력정보 예시

국세청

종합소득세, 일용근로자소득액, 근로장려

금,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

사실증명 등

건강보험공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자격 및 

종합통계서비스, 건강보험납입, 장애

인보조기구 등

행정

안전부

재산세, 취득세, 조합원입주권, 주민사진

정보, 주민등록등초본 등

국민연금공

단

기초연금, 중증장애인위탁서비스, 장

애인활동지원 등

법무부
출입국자료, 교정시설입소자자료, 국내거

소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사회서비스

관리원
전자바우처서비스, 보육서비스 등

국토

해양부

지적정보, 건축물대장, 분양권, 토지임야

대장, 개별(공동)주택가격, 건축물관리대

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행정

안전부

기초생활 및 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 

복지대상자증명 및 여부확인 둥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

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등
공공보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등

기타
군복무확인, 산재보험급여, 차량기준가

액, 국민연금급여,  건강보험보수월액 등
기타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자료, 복지카드서비

스, e-유치원, 자활서비스, 드림스타트 등

<표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연계정보 사례

출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2: 5-7)에서 발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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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복지대상자의 급격한 확대로 시스템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2015년부터 기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특히 차세대시스템에서 주목

할 부분은 부정수급 적발기능이 크게 강화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부정수급 감시망을 더욱 조밀하게 

만들기 위해 복지사업별로 상이한 기준을 표준화해 기관 간 데이터매칭을 보다 쉽게 하고, 공적 정보

만이 아니라 블로그·카페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수집하고 SNS 빅데이터를 분석해 부정수급자를 적발

하는 종합관리체계를 차세대시스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 2015: 16). 이와 더불어 

사각지대 발굴기능이 차세대시스템에 추가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한국의 복지서비스는 

신청주의에 입각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

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 단전, 단수정보를 기반으로 한 탐문조사, 통(이)장의 신고, 희망복지지원

단의 통합사례관리, 미디어 홍보를 통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2014년 송파 세 모

녀 사건이 발생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발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김은하, 

2015). 차세대시스템이 ‘적극적 복지행정’, ‘따뜻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표방하면서, 사각지대 발굴

기능을 시스템 개선의 주요축으로 제시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특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15년 7월 이후부터 공공기관 보유한 개인정보를 사각

지대 발굴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새롭게 연계

된 정보는 <표 2>와 같이 총 24종이다. 

<표 2>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연계정보

연계정보-------------------------------(기관) 연계정보--------------------------------(기관)

단전정보-------------------------------(한전)

체납정보-------------------------------(한전)

단수정보---------------------(상수도사업본부)

단가스정보-------------------(도시가스사업자)

건강보험료체납---------------------(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건보공단)

연금보험료체납---------------------(연금공단)

방문건강사업집중관리대상-------------(보건소)

미숙아지원사업-----------------------(보건소)

형사범죄피해자-----------------------(경찰청)

화재피해자-----------------------(국민안전청)

재난피해자------------------------(국민안전청)

전세보증금------------------------(국토교통부)

월세정보--------------------------(국토교통부)

개인연장급여대상------------------(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등 사유 실업급여---------(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기간 과소자----------(고용노동부)

자살고위험군-------------(보건소/자살예방센터)

자살/자해시도자-----------------(응급의료센터)

시설입소 및 퇴소자--------------------(복지부)

위기상황인학생------------------------(교육부)

기초보장/긴급신청탈락/중지가구--------(복지부)

  

출처: 김은하(2015: 494)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 진화한 한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자산조사가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핵심문제였던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조사를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실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

러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면에는 한 가지 중요한 윤리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바로 취약계층의 

데이터감시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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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감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데이터감시의 개념과 배경

감시(surveillance)란, 사람 혹은 사물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관찰하는 행위를 말한다(Clarke, 

1988: 499). Orwell(1948)의 『1984』와 같은 소설이 반유토피아적 감시사회를 그려 문학적 경종을 

울린 이후, 근대사회의 감시체계는 여러 학자들의 비판대상이 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Foucault(1979)

는 의학, 정신병리학 같은 근대 지식체계가 ‘정상’인 주체와 ‘비정상’인 객체를 나누고, 주체가 객체를 

관찰하고 규율하는 사회적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일조했다고 비판한다. 특히 그는 공리주의자 

Bentham이 수감자들에 대한 효율적 감시를 목적으로 고안했던 원형감옥인 파놉티콘(Panopticon)을 

근대적 감시체계의 전형으로 꼽고, 파놉티콘 같은 감시체계가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감옥은 물론 

근대국가의 행정기관, 학교, 작업장, 병원에까지 보편화되었다고 지적했다. 

Foucault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은 정보시스템을 전자파놉티콘(electronic Panopticon)이라고 비판해

왔다(홍성욱, 2002; Lyon, 1993). 파놉티콘에서는 간수가 중앙탑에 숨어 주변의 감방을 감시했다면, 

국가와 기업의 정보시스템은 파놉티콘의 숨겨진 시선을 대신해 개인과 집단의 데이터를 더 폭넓게 감

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Lyon, 1993). 특히 정보시스템을 통한 감시의 맹점은 감시당하는 사람

들이 이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정보화 시대의 감시는 인간의 신체가 

아니라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감시의 시선을 직접 느끼기 어렵다. 또한 사람들은 국가와 기

업에게 데이터제공의 대가로 일정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데이터거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일례

로 우리는 블로그와 메일계정 같은 ‘무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자신의 검색경

로추적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을 높이지만, 

사람들은 편리성 때문에 큰 비판 없이 정보시스템에 순응해 왔다. 이에 홍성욱(2002: 101)은 전자파

놉티콘의 특징을 감시당하는 사람이 감시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라고 꼬집기

도 했다.

Foucault가 감시체계에 대한 비판철학적 관점을 제시했다면, Clarke(1988)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감

시를 보다 실용적 수준에서 분석한 학자다. Clarke(1988: 499)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감시를 데이터감

시(dataveillance)로 명명하고, 데이터감시의 차원을 개인 데이터감시(personal dataveillance)와 집단 

데이터감시(mass dataveillance)로 나누었다. 먼저 개인 데이터감시는 “어떤 문제나 의심이 있는 한 

개인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하는 활동”으로, 대부분 범죄자, 피의자, 테러리스트 의심자를 모니터

링할 때 사용한다. 한편 집단 데이터감시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지

만 ‘일반화된 의심(generalized suspicion)’을 품고 그들의 데이터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는 활동”이다

(Clarke, 1988: 503). 정보화 초기인 1980년 후반에 Clarke는 집단 데이터감시가 가장 광범위하게 사

용되는 영역으로 정부의 탈세·탈루자와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탐색과정을 꼽았다. 그러나 정보화가 급



200  한국사회복지학 제68권 제 1 호

진전된 오늘날 집단 데이터감시는 IT기업, 정부, 대기업이 회원, 복지이용자, 고객에 대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찰·분석하여 이들의 행동패턴과 특성을 예측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Espoti, 2014; van 

Dijck, 2014). 

이러한 데이터감시가 가능하게 된 배경으로는 IT의 발달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빅데이터

에 대한 감시는 방대한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기술, 각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신망을 통

해 연계하는 기술, 공유된 데이터들을 통합해 처리하는 표준화 기술이 전제돼야 한다(Esposti, 2014). 

그러나 IT의 발달이 자동으로 데이터감시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감시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IT의 보편화 외에도 효율성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의 확산이 자리 잡고 있다(McLaughlin et al., 2002). 레이건 대통령이 컴퓨터 매칭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고자 했던 이유도 복지재정 긴축과 효율성을 위해서였다(Kusserow, 1984).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도 사회복지영역의 데이터감시는 예산절감 및 행정업무 

효율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이대영, 2012; 함영진, 2013). 사회문화적 풍토도 데이터감시를 확대시

키고 있다(Lyon, 1993). 사회가 파편화·개인화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신뢰가 깨지고 서로를 믿지 못

하는 경향이 심해졌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CCTV 설치처럼 사회전반에 걸친 데이터감시를 구성원들

도 자발적으로 동조하고, 감시장치가 작동할 때 안심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2) 데이터감시의 장점과 위험성

Clarke(1988: 498)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주시하는 행위인 데이터감시를 사회통제의 전

략으로만 해석하는 Foucault식의 관점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데이터감시는 사회통제라는 강압

적 특성만이 아니라 불법행위와 문제예방을 통해 사회안전에 기여하는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데이터감시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구체적

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실제 데이터감시의 이러한 양가적 속성은 정보시스템의 도입 초기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먼저 학자들이 꼽는 데이터감시의 이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

터감시는 감시에 드는 비용을 절약해준다. 인간의 행동과 의사소통에 대한 물리적 감시는 매우 노동

집약적인 행위이다. 반면 데이터감시는 컴퓨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건비와 감시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Clarke, 1988: 501). 둘째, 일상적 감시가 가능하다는 점도 데이터감시

의 특징으로 꼽힌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의심이 가는 사람에 대한 간헐적 조사만 가능했다면, 자동화

된 정보시스템에서는 개인 데이터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Marx and 

Reichman, 1984). 세 번째는 컴퓨터를 통한 정보처리가 수작업보다 정확하다는 점이다. 컴퓨터를 통

해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다

(Davenport et al., 2010). 넷째, 사회문제와 특정 집단에 대한 예측과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으

로 꼽힌다. 정보시스템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에 대한 정교한 데이터마이닝과 프로파일링을 활용해 

사람들의 유형과 행동패턴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이로 인해 인구자료에서 탈세자, 사회위험군, 범

죄의심자 등을 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빅데이터에 대한 관찰과 분석은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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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혐의만 있던 사안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문제를 예견하고 해결하는 데 혁신적

인 공헌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udder, 2014). 

하지만 데이터감시의 위험성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먼저 Garfinkel(2001)과 같은 학자는 데이터

감시가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고 비판한다. 범죄예방처럼 옳은 목적으로 시작한 데이터감시라도 사생

활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데이터감시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

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맹점으로 지적되어 왔다(Mason, 1986). 물론 오류를 줄이면 

피해가 줄어들 수 있지만, 완벽한 정보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셋

째, 데이터감시가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점도 비판을 받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기관이나 

Google, Apple, Microsoft, Facebook처럼 거대 IT기업이 자신의 정보를 활용해도 좋다는 계약서에 쉽

게 동의한다. 그런데 이는 동의버튼을 눌러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 계약조건을 모두 읽

고 데이터감시 과정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Facebook은 이를 악용해 기존회원들 모르

게 개인정보제공과 활용에 대한 계약서 약관을 조금씩 수정·변경해 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현재 

재판 중에 있다(van Dijck, 2014: 205). 넷째,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권력집중현상도 위험요소로 지

적받아 왔다(김상배, 2008). 정부나 Google처럼 데이터를 대규모로 보유한 기관들은 정보사회에서 지

식권력을 독점하게 된다. 빅 브라더(Big Brother)나 구글아키(Googlearchy)와 같은 용어는 정부와 

Google이 보유한 막강한 지식권력에 빗댄 말이다. 

3) 사회복지영역의 데이터감시에 대한 찬반양론

1980년대 미국에서 사회복지영역의 데이터감시가 처음 시도되었을 때도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

거웠다. 미국의 데이터매칭 프로그램 도입을 주도한 Kusserow(1984)는 사회복지영역의 데이터감시가 

갖는 다음과 같은 이점들을 강조했다. 먼저 복지급여의 공정성과 예산절감 효과가 그것이다. 그는 데

이터감시의 최대 이점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자들을 징계하고, 정부예산이 불필

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Kusserow는 데이터감시가 오히려 인간

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보았다. 컴퓨터가 진행하는 데이터감시는 사람이 개

인 데이터를 직접 들춰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

히 자산조사를 위한 수급자의 정보공개는 예전부터 존재해 왔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한 데이터매칭을 

새로운 차원의 감시로 보는 태도를 경계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도 그가 꼽

은 데이터감시의 특징이다. 아날로그 감시체계에서는 부정수급자를 가리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편견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어떤 공무원은 특정 인종, 성별, 나이, 학력을 가진 수급자가 부정수급을 할 위험

이 높다고 간주하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시스템에서는 모든 정보가 비트

(bit)와 숫자로 표현되어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적고 블라인드 심사(blind investigation)가 가능하다

고 본 것이다.  

반면 인권운동가 Shattuck(1984)은 다른 관점에서 데이터감시를 강력히 반대했다. 먼저 그는 



202  한국사회복지학 제68권 제 1 호

Kusserow와는 반대로 데이터감시가 가가호호 방문해서 수급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물리적 감시보

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더 교묘하게 침범한다고 반박한다. 직접방문과 탐문조사는 대상자가 자신이 

감시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데이터감시 체계에서 감시대상자는 자

신의 데이터가 수시로 점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수급자의 데이터감시를 위

해서는 다양한 행정·금융기관의 데이터들을 수집·매칭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데이터들은 원래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했던 맥락을 벗어나 다른 의도로 조합되고 활용될 수밖에 없다. 

Shattuck은 이러한 정보연계가 개인의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둘째, 데이터감시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점도 그가 지적한 데이터감시의 맹점이다. 데이터감시에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적

다고 본 Kusserow와 달리, Shattuck는 데이터감시에 깔려 있는 수급자를 향한 암묵적인 편견을 지적

한다. 바로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데이터매칭이 수급자 집단 전체가 유죄(부정수급)가 될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추정에 기반한다는 점이다. 앞서 Clarke(1988: 153)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급자 집단에 대한 ‘일반화된 의심’을 품은 상태에서 확인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 이에 Shattuck은 데이터감시의 절차가 정확한 근거가 없는 불심검문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데이터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는 점도 문제이다. 데이터가 100% 완전하지 않는 이상 데이터감시의 결과물과 실제 부정수급자 사이

에 차이가 있어 이를 간추리는 과정에서 행정력의 낭비와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에서 정보시스템의 활용이 점차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사회복지

정보화 초기에 제기되었던 데이터감시에 대한 논쟁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현재 사회복지정보시

스템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복지행정의 효율화와 편의제고에 맞추어져 있고, 위험성에 대한 비평은 

공백상태로 남겨져 있다. 이는 한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둘러싼 논의도 마찬가지다. 본 연구가 공

백으로 남겨져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윤리적 위험성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사례분석틀과 자료수집 

Moor(1985: 266)는 “정보화 시대의 윤리적 문제는 IT의 활용이 초래할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공백상

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았다. IT의 발달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가능해졌지만, 

그 위험성에 대한 성찰과 대책이 아직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Moor는 IT활용이 가져올 윤리

적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Mason(1986)은 IT를 통해 데이

터를 수집, 관리, 분배하는 과정에서 PAPA―프라이버시(Privacy), 정확성(Accuracy), 소유권

(Property), 접근성(Accessibility)―로 불리는 다음 4가지 윤리적 이슈를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① 프라이버시(Privacy): 개인정보는 어떤 조건 아래에서 어디까지 공개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개

인정보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공개해야하는 압력에서 지켜줄 것인가?   

② 정확성(Accuracy): 정보는 정확한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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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로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 어떤 보상이 있는가?  

③ 소유권(Property): 누가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가? 어떻게 정보소유권이 분배되는가? 

가장 공평한 정보교류와 유통의 가격은 얼마인가? 

④ 접근성(Accessibility):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떤 조건 아래에서 접근할 권한을 갖는가? 정보의 접

근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은 있는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해 생긴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는가?  

PAPA는 앞서 기존연구들이 제시한 데이터감시 논쟁점들 외에도 정보화 시대 데이터활용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PAPA를 중심으로 한국 사

회보장정보시스템의 데이터감시의 위험성을 짚어보았다. 

사례분석 자료로는 정부의 정책보고서와 내부자료 외에 자세한 묘사를 위해 일선현장에서 사회보

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터뷰자료를 포함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공무원은 

<표 3>처럼 총 8명이다. 인터뷰는 약 40분~1시간 30분 동안 위의 4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한 반구조화

된 질문지로 진행되었다. 인터뷰자료를 연구에 대한 사전 설명, 비밀보장, 동의에 의한 녹취 등 연구

윤리를 따라 수집되었다.  

  

<표 3>  인터뷰참여자 코드와 간략정보 

코드 직급 소속 근무년수 성별 연령대

공무원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9급 읍사무소 2년 남 20대 후반 

공무원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급 동사무소 11년 여 30대 후반

공무원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급 동사무소 7년 남 30대 후반

공무원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급 구청 6년 여 30대 초반

공무원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급 군청 5년 여 30대 중반

공무원6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급 군청 13년 여 40대 초반

공무원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급 구청 8년 여 30대 중반

공무원8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급 구청 15년 여 40대 후반

수집된 자료는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사용해 분류·분석되었다. 주제분석법은 ① 자료숙

지(familiarisation), ② 주요논제 확인(identification), ③ 논제에 따른 핵심내용 추출(indexing and 

charting), ④ 패턴정리와 해석(mapping and interpretation)의 과정을 반복하며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론이다(Aronson, 1995). 다음 5장은 수집된 자료를 PAPA라는 논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다.    

5. 한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데이터감시의 사례분석

1) 프라이버시: 데이터감시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명시되었다. 그러나 일반수급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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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든 복지권은 프라이버시를 일정 정도 포기하는 ‘조건’ 하에서 얻을 수 있는 권리다. 수급

자는 자신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정보를 국가에 공개한다는 동의 없이는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Kusserow(1984)의 주장처럼, 자산조사를 위한 수급자의 개인정보공개는 예전부터 있

어왔다. 그러나 IT의 발달은 <표 1>에서와 같이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양의 개인정보에 대한 감시를 

가능하게 했다. 아래 사례들처럼, 상시근로소득과 재산 외에 일용소득정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되면서 “하루만 일해도 다 알게 되는 세상(공무원4)”이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정기적 

확인조사와 별도로 자동차보험, 세액공제, 해외출입국내역 등 정부가 보유한 수급자의 각종 데이터를 

수시로 매칭해 부정수급 적발에 활용하고 있다.  

시스템이 이때까지 잡아내지 못했던 자료를 잡아내서 통보가 오는 자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일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본인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며칠 도와

달라고 해서 도와준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그러냐.” 이러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파악을 못 했죠. 그

런데 이제는 일용소득까지 조회가 되니까 부정수급 적발이 훨씬 강력해진 거죠(공무원6).

감사원이 의심이 되는 사람들 리스트를 뿌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들과 수급자가 가족단절로 

처리되어 있는데 해외동반출입국내역이 나왔다든지,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양의무자로 해서 세액공제

를 받았다든지 이런 자료들을 매칭해서 우리한테 뿌려줘요(공무원8).

그러나 이러한 다각적 데이터매칭은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몇 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적 

데이터의 공개범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급자와 가족의 데이터를 어디까지 조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문이 열려 있는 남의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있어도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마찬가지로 비록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급자의 모든 사적 데이터에 대한 

감시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윤리적으로’ 어떤 조건 하에 어디까지 감시가 허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원칙에 대한 공식적 협의는 부족한 상태이다. 일례로 

2015년 상반기에 감사원은 수급자 중·고등학생 자녀의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조사해 일용소득에 반영

하도록 했다. 실제 자녀의 아르바이트비는 가계에 보탬이 되기에 너무 적고 고정적이지도 않은 수입

이지만, 이를 가구의 숨겨진 생계비로 간주하고 생계급여에서 삭감·환수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지

나치게 세밀해진 자산조사는 위 사례를 부정수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반

감을 산 조치였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부모도 모르고 애들도 기억도 못하는 코 묻은 돈을 부정수급으로 보고 소득

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지나친 것 같아서 저도 납득이 안 가고 힘들더라고요(공무원8).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를 확인할 때는 훨씬 세세한 데이터들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해외출입국내역은 물론, 통장거래내역과 통화내역도 모니터링되곤 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공식적 자산조사 항목과는 별개의 정보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한 감시는 수급자와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범하는 행위일 수 있다. 그러나 아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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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술처럼, 현재 정부는 명확한 원칙 없이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어떤 때는 데이터감시를 강화

하고 어떤 때는 완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때에 따라 달라지는 임의적인 데이터감시는 수급

자의 프라이버시만이 아니라 복지권의 안정적인 보장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명확하게 어떨 때는 인정, 어떨 때는 불인정 이런 게 있지는 않아요. 몇 년 전에는 수급자 통화내역

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안 받아요. 통장내역은 지금도 1년 치를 받아요. 예전에는 돈이 왔

다 갔다 한 이력이 있으면  “이거는 단절로 못 보겠다.” 이런 쪽이 컸고, 지금은 정부가 기준을 좀 완

화하라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송금내역이 있어도 웬만하면 단절로 인정해주는 편이고요(공무원5).

둘째, 데이터감시가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점도 수급자의 프라이버시

를 침해하는 요인이다. <그림 1>은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부정수급자 적발과정을 비교한 것

이다. 먼저 아날로그 시대에는 부정수급이 확실히 의심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당사자 개인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부정수급의 근거가 확인되면 급여를 정지·삭감했었다. 그러나 Shattuck(1984)의 지

적대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집단 데이터감시는 수급자 전체에 대한 유죄추정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다

시 말해, 정부는 아직 확인 되지 않은 수급자 전체에 대한 ‘일반화된 의심’(Clarke, 1988: 503)을 품은 

상태에서 수급자 집단 전체에 대한 데이터들을 매칭해본 이후에 부정수급자를 추려내고 급여를 정지·

삭감하는 거꾸로 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아날로그시대]

[디지털시대]

<그림 1>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부정수급 적발과정

이처럼 집단 데이터감시는 윤리적으로 수급자 전체를 부정수급의심자로 간주하는 전제상의 문제를 

갖는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수급자들이 자신이 감시대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감시

가 이루어지는 과정상의 문제이다. 아래 공무원들의 설명대로, 정보시스템이 없을 때는 일선공무원이 

부정수급의심자를 조사하는 과정 중에 그들의 속사정을 듣고 조사결과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

다. 그러나 집단 데이터감시 체계에서 수급자들은 먼저 시스템에 의해 일제조사를 받고 부정수급자로 

축출이 된 이후에야 통보를 받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개인의 사정을 피력할 수 없다.  

  

옛날에는 상담자가 사정을 들어보고 딱하면 그냥 자료 같은 걸 안 올리고 유지해주기도 하고 그랬

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요. “나 좀 살려줘”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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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도 있는데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일단 부정수급으로 처리해야 해요(공무원4).

수급자들은 그[확인조사] 전에는 모르는 게 대부분이죠. 조사가 끝나면 그때서야 고지를 해줘요. 

변동이 있는 사람들만요. 통지를 보내고 [이의가 있으면] 소명을 하라고 보내는 거죠(공무원8).

물론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지목된 수급자들에게 60일의 소명기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유죄혐의를 

이미 받게 된 상황에서 수급자들은 주어진 기간 동안 스스로 무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적 데이터를 공개해야한다는 압력을 받게 된다. 사실 이들이 수급권 회복을 위해 제출하는 정보들

은 단지 ‘데이터’라는 기술적 용어만으로 축약할 수 없는 ‘사생활’ 전반에 대한 것이다. 아래는 데이터

감시를 통해 부정수급의심자로 판명이 되었다가 소명을 거쳐 수급권을 되찾은 사례 몇 개를 나열한 

것이다. 

   

ㅇ (사실상 친자가 아님을 인정) 독거노인으로 호적상 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친자가 아

님을 소명하여 지속보호

ㅇ (모의 정신장애로 부양기피) 부부 장애가구로 딸의 소득으로 부양비가 부과되어 중지대상이었

으나, 사실조사 결과 딸이 모에게 신장이식 이후 건강이 나빠지고 모의 정신장애로 가족 간의 

불화가 깊어지면서 왕래하지 않는 등 사실상 관계단절 확인하여 보호

ㅇ (양자의 부양거부) 아이를 입양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였으나, 결혼이후 연락 두절된 상

황으로 소명을 통해 부양기피를 확인하여 보호(보건복지부, 2011: 7). 

각 사례는 단 몇 줄로 요약되어 있지만, 그 행간에는 뼈아픈 가족사가 담겨있다. 따라서 부정수급의

심자들은 수급권을 되찾기 위해 숨기고 싶었던 사생활을 국가 앞에 공개하고 다시 확증하는 과정에서 

심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아래 공무원들의 설명은 수급자들이 소명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게 굉장히 아픈 사연인데 그걸 우리는 부양거부처리를 하려고 하면 그분들한테 소명서를 받아야 

하는 거고. 그 상황에서 상담하는 자체가 힘들지만 심의를 하려면 어쩔 수 없으니깐 그래요(공무원5).

그분들이 예를 들면 모자지간에 관계가 단절되고 부양을 거부당하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되면 “아, 

내가 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공무원8).

이게 해결[소명]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다 증빙을 해야 하고 그 절차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잖아

요. 확인조사로 어떤 한 개인을 얽매이게 하는 거지요. 잡아 놓고 절대로 거짓말 못하게...(공무원2). 

이처럼 정보시스템이 수급자 축소에만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사각지대 발굴에 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보건복지부, 2014b). 그러나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보면 사각지

대 발굴이 오히려 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다. 부정수급 조사는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각지대를 찾기 위해서는 비수급자의 데이터들이 명확한 동의절차 없이 모니터링

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2>에서 보듯이,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될 정보에는 공과금과 사회보험료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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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명단, 월세·전세보증금 액수 외에도 자살고위험군, 자살·자해 시도자, 위기상황인 학생 등 민감한 

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정보제공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계획에는 취약계층은 복지정보에 대해 무지하며, 어떤 경로

로든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길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2009)에 따르면,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빈곤층의 60%가 복지정보에 무지하기보다 신청해도 탈

락할 것 같아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응답은 사각지대 축소에 있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

다. 한국의 사회부조는 당사자와 부양의무자에게 매우 까다로운 자산조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자신이 

가난하다고 모두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마이닝으로 빈곤가구를 아

무리 정확히 추출해낸다고 해도, 많은 빈곤가구들이 부양의무자 등 다른 기준에 걸려 탈락하게 될 것

이다. 가상이지만, 만약 가난으로 자살·자해를 시도했던 사람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각지대로 발굴되

어 마지막 희망을 품고 복지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하게 된다면, 그 좌절감은 전보다 훨씬 클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이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모두 반기는 것도 아니다. 아래와 같이 일

선공무원들은 자신의 가난을 타인에게 알리기 싫어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고 수급권을 포기

하고 사각지대에 머물기를 택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만난다. 따라서 일부 공무원들은 사생활을 침

해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실무를 하다보면 어려운 것이 세 모녀 사건처럼 저건 너무 심하다 하는 사례들은 이미 동에서 관리

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접촉을 하면 본인들이 거부를 하세요. 그러면 거부해도 개입을 

해야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공무원8).

이제 정말 몰라서 못 찾아오는 분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신청 안하는 분들 중에는 자존심이 정말 

강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전화를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뭣 때문에 연락을 하냐?” 이러

면 뭐라고 해요? 당신 정보를 살펴보고 전화한다고 해야 하나요? 그럼 더 거부감이 들걸요(공무원7).

물론 복지 소외계층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빈곤을 방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

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바는, 복지수급이 자존심을 버리는 행위가 될 만큼 수급자에게 부정적 낙인

을 찍는 사회적 풍토이다. 따라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까다로운 수급자격과 수급자에 

대한 낙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사회적 개선책이 병행되지 않는 채 이루어지

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데이터감시는 단지 사각지대의 변죽만 울리다 끝날 수 있다.  

2) 정확성: 정보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조사는 정확한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아날로그 시대에 비해 훨씬 객관적인 자산조사를 가능하게 했다. 공무원들의 

회고처럼, 정보시스템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조사는 “민원인의 진술에 의존

해”(공무원5)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말만 잘하면”(공무원7)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빈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보시스템으로 소득·재산정보가 추적되기 시작하면서, 적정수급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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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일이 보다 정확한 근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기법 만들어지기 전에는 쌀 퍼주는 시절이 있었죠. 그럴 때는 조사가 거의 안 되었다고 봐야지요. 

아직도 어르신들은 조사를 다 해야 하고 이렇게 기준이 있고 하더라도 말만 잘하면 동에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공무원7).

수급자분들은 감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 힘든 것을 더 피력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통망의 객관적 정보들이 많이 도움이 되죠(공무원5).

그러나 정보의 정확성과 관련해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감시는 몇 가지 결점을 가

지고 있다. 먼저 정보시스템이 관리하는 모든 정보가 100% 정확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아래 사례들처

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사망·출생신고가 잘 반영되지 않거나, 과거 소득이 현재 

소득에 합산되어 나온다거나, 금융재산이 누락되는 등 다양한 전산상의 오류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다.

저희가 민원행정정보망과 연결해서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사망을 

했는데 주민등록증이 다 나와 있고...민원인에게 “두 분 다 살아 계시네요.” 이러면 “아닌데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공무원1).

새로운 소득이 공적자료로 오면 예전 소득이 지워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플러스가 되어서 합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게 되는 거죠(공무원6)

이번에 소득재산 시스템이 바뀌면서 오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소득인정액이 다 0원으로 돌아가 버

리기도 하고, 삭제를 했는데도 안 없어져서 계속 기존 걸로 계산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공무

원8). 

이와 함께 정보의 시간차 업데이트도 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감시의 정확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이유이다.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해 매해 수급자 전체의 자산정보를 최신 정보로 갱신하

고 데이터를 검점하는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아래 공무원들의 불만처럼, 오히려 업데이트된 데

이터가 더 오래된 정보인 경우가 많다. 일례로 일용소득이나 종합소득은 연도별로 업데이트되는 경우

가 많은데, 대부분 불안정 노동을 하는 수급자의 특성상 과거의 일용소득이 업데이트될 시점에는 이

미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인정소득이 심지어는 일 년, 이 년 늦게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일용소득 같은 경우에 2014년 

7월에서 12월 소득을 통보 받아서 그거를 지금[2015년 12월] 반영하고 있거든요(공무원8).

확인조사는 공적자료를 최신 데이터로 갱신하는 조사인데요. 오히려 최신 자료가 너무 옛날 거라 

더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용소득이 신고된 게 1년 전 자료고, 종합소득도 2013년도가 가장 최

근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또 현재 상태로 소명을 해줘야 되니깐 노가다를 하는 거죠. 저희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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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부분을 일일이 찾아서 고쳐 넣어야 해요. 수급자가 현재 일을 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류를 받아서 그

거를 첨부서류로 스캔을 하고 수기로 0원으로 다시 입력을 하는 거죠(공무원5).

부정확한 데이터가 갖는 문제는 그 피해를 일선의 사회복지공무원과 수급자가 그대로 떠안고 있다

는 점이다. 앞의 공무원5의 표현을 빌리면, 확인조사 기간 동안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잘못된 데이터를 

일일이 찾아서 고쳐 넣는 노가다”로 밤샘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부정수급자

로 지목된 수급자들도 졸지에 번거로운 소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목할 점은 아래 공무원들의 설명

처럼, 부정수급자로 통보받은 사람들 중 보통 80~90%가 현실과 다른 데이터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

명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결국 대대적인 소명과정을 거쳐 실제 부적정수급자로 판정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많아도 10% 미만”(공무원5)에 불과하다.  

확인조사는 틀린 자료를 다시 입력하고 권리구제를 하다보면 끝나요. 시스템상에서 부정수급이 찾

아내지면 권리구제를 이제 100명이 있으면 거의 90% 정도는 해요.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로 판정되면 

거의 90% 권리구제로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 자식들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직장

이 어딘지도 모르는 경우니까. 일용소득도 80-90%는 권리구제에 들어간다고 봐야죠(공무원6).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처음에 수천 건이 나와도[적발되어도] 나중에는 5명 미만...10명에서 20명 

정도가 남아요. 최종으로 나오는 거는 아주 많아도 10% 미만으로 떨어지죠(공무원8).

물론 10% 미만이라도 부정수급을 적발할 수 있다면 데이터감시의 효용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공식적인 데이터들에 대한 감시를 통해 부정수급자로 판결된 사람들 대부분은 

소득이 기준보다 약간 올랐다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지 의도적으로 복지급여를 착복하기 위해 

부정을 저지른 사례들은 별로 없다. 따라서 공무원5의 말처럼, 이들 중에 다시 빈곤선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아서 “부적격으로 탈락한 분들은 거의 80%가 다시 [수급]신청”을 하는 실정이다. 실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고의적인 부정수급이 데이터감시로 적발되는 경우는 의외로 적다. 계획적인 부정

수급자들은 정보시스템의 감시망을 피해 소득·재산을 은닉하고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이는 정보의 정확성과 관련한 데이터감시의 두 번째 맹점이다. 바로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는 ‘시

스템 안’에서만 정확할 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아래 공무원들의 설명처럼, 

실제로 잘 살더라도 ‘자기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반면, 어떤 사연으로 자

기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나 집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수급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다.  

저희가 은행에 있는 돈이 얼마이고, 소득이 얼마이고 공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명의로 된 것만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명의는 아닌데 자

기소유가 있는 것들은 직접 안보면 모르잖아요(공무원1).

고의성이 있는 사례들이 예를 들면 저축이나 땅을 친척명의로 한다거나, 일용소득 같은 경우도 다

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부분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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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잘 못 밝혀내요(공무원8).

이런 이유 때문에 아직도 고의적인 부정수급은 ‘정확한’ 정보시스템보다는 주변사람에 의한 신고처

럼 아날로그적 방식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공적자료로는 고의적인 사실을 밝히긴 어려워요. 고의적인 거는 공적자료로 통보가 오는 것 보다는 

내 옆에 사람의 신고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관(官)으로 끌고 들어오는 경우인 거죠(공무원8).

마지막으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데이터감시는 정확성과 관련해 더 큰 결함을 가지고 있다. 원론

적으로 수급자격이 있는 빈곤층을 찾아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데이터는 당사자의 소득·재산정보와 

부양의무자 존재여부이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당사자가 금융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한 행정기관

에서 조회할 수 없는 자료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부는 단전·단수나 건강보험료 체납자 명단처럼 주

변적인 데이터로 사각지대를 추적해왔다. 하지만 꼭 빈곤이 단전·단수나 건강보험료 체납의 이유는 

아닌 경우가 많아서, 일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원초적인 사각지대 조사를 행정력 낭비로 여겨왔다.  

윗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어려운 세대잖아요. 전기가 끊기고 물이 끊길 정도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실제 어려워서 단전 단수된 가구는 100명 중에 1명. 그 1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99명을 일일이 

다 조회하기에는 행정력이 딸리죠. 정확하지도 않고...1명이라도 찾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긴 해

야 되는데...가슴이 답답한 거죠(공무원6).

건보는 형편이 되지만 체납시키는 분도 되게 많아요. 조례로 건강보험료 체납 몇 개월이면 긴급으

로 도와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체납하기도 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민연금, 건강보

험은 꼬박 꼬박 내면 오르고 체납을 하면 안 오르더라. 그렇게 아는 부분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주 형편이 어려워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또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공무원

7).  

이에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시스템은 방대한 자료들을 추가로 연계하고 고도의 통계분석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을 확률이 높은 대상자들을 예측할 전망이다(김은하, 2015: 494). 그러나 여전히 통계분

석에 활용될 정보들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태를 간접적으로 추측해볼 수 있는 데이터들일 뿐이다. 더

욱이 사각지대 조사에 활용할 정보목록에는 수급자 선정에 결정적인 기준인 부양의무자 존재여부를 

추측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이런 측면 때문에 일선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새로운 정보시스템이 기

존의  부정확한 사각지대 발굴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에 회의적인 경우가 많다. 일

부 공무원들은 새로운 데이터처리 업무가 더해지면서 오히려 현장에 직접 나가서 사각지대를 발굴할 

시간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염려했다.  

사각지대 발굴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인 재산, 소득정보를 볼 수가 없잖아요. 신청이 들어와야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료들은 못 보고 이런 사이드 자료들만 이용하는 것이죠(공무원

5).



사회복지정보화의 윤리적 쟁점  211

사각지대라는 것이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자해를 시도한 사람은 심리적 사각지대에 있다

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넉넉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찾는 사람은 경제적

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잘 안 맞을 것 같아요(공무원8).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도 계속 실제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내려오면 더 현장을 못가요.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이것에 매달려서 

어쨌든 위에 보고를 해야 하니까요...(공무원7).

이처럼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는 100% 정확할 수 없다. 이에 Mason(1986)은 정보시스템의 부정확성

에 대한 인정과 정보오류로 인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윤리적 고려사항으로 꼽았

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다. 현실 속에

서 부정확한 데이터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일선사회복지공무원, 불필요한 소명절차를 밟아야 하는 

수급자, 부정확한 사각지대 조사가 가져올 수 있는 피해는 정보시스템의 정확성 신화에 가려지고 있

는 것이다. 

3) 소유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인가? 

�소유의 종말�에서 Rifkin(2000)은 정보사회에서는 ‘물질적 재산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뜻하는 근

대적 소유개념이 힘을 잃었다고 보았다. 정보화 시대에 중요한 재산으로 부상한 데이터, 정보, 지식과 

같은 비물질적 자원은 쉽게 복제할 수 있고 시공간적 제약에서도 자유롭다. 따라서 배타적 점유가 본

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적재산권, 특허, 표절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

템의 정보도 지적 재산의 소유권처럼 논란의 소지가 잠재해 있다. 복지이용자는 급여와 서비스를 위

해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는데, 여기서 ‘제공’이라는 용어가 매우 모호하다. 정보제공자

의 입장에서는 단지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뿐이지만, 제공된 정보는 복제되어 정부도 이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소유권은 유무형의 재산의 보유만이 아니라 활용, 분배,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하는 개념이다(이영대, 2004). 따라서 국가는 정보제공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들이 제공한 정보를 

보유할 뿐만이 아니라 향후 해당 정보의 활용, 분배, 처분에 대한 권한을 얻게 되는 상황이다. 

정보소유권에 관해 먼저 지적할 사안은 데이터의 활용과 분배에 대한 것이다. 2장에서 언급했듯이, 

국가는 통치를 위해 출생, 사망, 거주지, 병역, 가족관계, 소득·재산 등 개별국민에 대한 갖가지 데이터

를 보유해왔다. 정보화 이전에 이 데이터들은 국민으로부터 데이터를 처음 수집한 행정부처나 공공기

관에 종이문서로 보관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기관들이 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게 제한적이었다. 하

지만 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기관의 데이터가 전산화되고 연계되면서, 국민이 처음 데이터를 제공했던 

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애초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데이터가 활용·분배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기관 간 상호연계되는 데이터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사회보장정

보시스템에 연계된 데이터도 2010년 27개 기관 218종에서 2015년 45개 기관 1,183종으로 5.4배나 증가

했다. 하지만 수급자와 국민 대부분은 정부가 부정수급과 사각지대를 찾기 위해 자신의 데이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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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관에서 저 기관으로 옮겨져 점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일례로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표 2>처럼 한전의 단전정보, 도시가스사업자의 단가스정보,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과 

월세정보, 보건소의 방문건강사업집중관리대상과 자살고위험군 등 개별 기관의 정보들을 사회보장정

보시스템으로 끌어와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래 공무원의 설명처럼, 정작 해당 기관에 단전가구, 

세입자, 자살고위험군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자기 데이터가 보건복지부로 옮겨져 사용되고 있다는 사

실을 알지 못한다. 

단전정보 같은 것은 한전에서 가져와서 우리한테 뿌려주는데 본인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지는 않아

요. 다른 정보들은 다른 공적기관에서 정보제공에 사전 동의한 것을 우리가 이용한다는 건데...본인들

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용할 것이다”고 꼭 집어서 말해주는 건 아니니까 문제가 될 수 있죠(공무원8). 

사실 민간기업은 계열사라도 제3자와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데 ‘원칙적’으로 제약이 크다. 그러나 정

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정보연계는 마치 한 기관 내의 정보공유처럼 상대적으로 큰 제약 없이 전방위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한 기관의 정보가 다른 기관과 연계될 때마다, 혹은 데이터가 새로운 

목적으로 활용될 때마다, 정보제공자를 찾아가 승낙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 

공무원의 설명대로,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는 ‘사전(事前)’ 동의의 형식을 취해왔다. 하지만 비록 사전 

동의가 효율적이고 불가피하다고 해도, 정부는 이런 방식이 수급자와 국민의 정보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감시에 사용할 각종 데이터를 연계하기 전에 적어도 

데이터연계가 윤리적으로 타당한지 숙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윤리적 측면보다 데이터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더 관심을 

두는 듯하다.「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들

은 관련 법률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 이용,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조항을 

언뜻 보면 데이터감시가 철저한 원칙하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뒤집어 보면 법적으로 명시만 되면 

데이터의 보유, 이용, 제공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보건복지부(2014b: 5)는 향후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발굴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연계와 활용을 확대하는 

법조항을 사회복지관련법들에 추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충분한 윤리적 합의 없이 법조

항의 기계적 삽입만 이루어진다면, 법조항은 데이터감시의 형식적 정당성만 부여할 뿐 실질적 정당성

을 보장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법조항 개정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복지이용자들에게 그 사실

이 적절히 공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

정보제공약관을 조금씩 변경해온 Facebook의 사례처럼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van Dijck, 2014: 

205).  

소유권에 관한 두 번째 문제는 정보의 처분권에 대한 것이다. 무형물인 데이터는 삭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보존된다. 이러한 데이터의 생명력은 과거를 지우고 싶은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이에 Mayer-Schönberger(2009)는 ‘잊혀질 권리(rights to be forgotten)’를 개념화하고, 망각이라는 인

간의 기억방식을 모방해 컴퓨터시스템에도 ‘정보만료일’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복

잡한 가족관계, 사건사고, 부정수급이력 등 과거를 지우고 싶은 일부 수급자들에게 잊혀질 권리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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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권의 보루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된 데이터들에는 명확한 정보만료일이 

없다. 아래 공무원의 설명처럼, 수급자들은 정작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나 상담내역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수급자의 데이터는 일단 제공되면 지워지지 않고 계속 누적되면

서 이들을 따라다니게 된다.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와서 내 소득이 얼마로 잡혔나, 내 급여가 얼마냐 물으면 그 부분은 열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삭제는 안 되죠. 그리고 수급자에 대한 상담내용은 우리가 아예 공개를 안 해요. 

삭제도 안 되고요.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누적적으로...(공무원8).

정보만료일의 부재는 부정수급 조사에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부정수급자로 지목된 이력이 그대

로 남아 암묵적 블랙리스트처럼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새기는 일일 수 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에 대한 이력을 받았으면 이 이력이 계속가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수급자였는

데 딸은 장성해서 자립을 했다 쳐요. 그런데 딸이 아이를 낳고 보육료 신청을 하러왔는데 전산입력을 

하면 옛날 그 집 자료가 떠요. 아버지가 과거에 부정수급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 그 상담내역에도 

남아 있는 것이죠(공무원8).

부적격수급으로 보상을 중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다 남아요. 부정수급자라고 빨간 줄이 그어

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담이력을 보면 다 있어요. 부적격으로 탈락한 분들은 거의 80%가 다시 신청

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분들을 주의해서 보는 거죠. 한번 볼 걸 두 번 보고...(공무원5).

 

따라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낙인을 막고, 정보처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자의 정보를 언제까지 

정부가 보유하도록 허용해야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추세는 오히려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조사를 위해 수급자와 취약계층의 더 많은 정보를 더 오래 보유하는 것이 정책대안으로 제

시되고 있다. 일례로 최균 외(2012: 105)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복지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이들이 

탈락했더라도 5년 동안 계속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정보수집에 대한 사전 동의서 징구’를 제

안했다. 그러나 복지급여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소득·재산과 가족관계 데이터를 계속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은 정보인권침해의 개연성을 높일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소유

권에 관해 던져야할 질문은 데이터의 값에 대한 것이다. 국가는 수급자의 데이터를 별 제약 없이 활

용해왔다. 그러나 Gert(1998)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공평성(impartiality)

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본다. 즉, 모두에게 적용할 수 없는 정책을 누군가에게 추진하는 것은 부

당하다는 것이다. 실제 재벌가는 물론 중산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주는 대신 당사자와 직계가족의 소득, 

재산, 가족관계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한다면 누구도 쉽게 허락하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현재 국가는 그리 많지 않은 물질적 혜택을 대가로 너무 많은 비물질적 정보를 취약

계층에게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빈곤층의 정보까지 헐값으로 취급되어

야 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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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근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데이터에는 누가 접근할 수 있는가? 

Jonson(1997)은 정보시스템은 구조자체가 비민주적 속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파놉티콘과 마찬가지

로 데이터감시자는 시스템에 접속해 정보제공자의 데이터를 볼 수 있지만, 정보제공자는 시스템에 대

한 접근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수급자의 수많은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수급자는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아래 공무원의 말처럼, 전산은 원칙적으로 “공무원만 보는”(공무원8) 것이기 때문

이다.

정보시스템 접속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 본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만 볼 수 있어요(공무원8). 

 

물론 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수급자의 모든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접근범위도 자신의 담당업무로 철저히 한정되어 있다. 

전산망에 세부분야가 100~200개가 넘어요. 그 내용을 다 보지는 못해요. 자기가 맡은 분야만 쓰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은 연결이 잘 안되지요(공무원1).

접속할 수 있는 게 담당자마다 다 다르죠. 읍, 면, 동에 있는 담당자 다르고 시, 군, 구에 있는 담당

자 다르고. 우리가 과도하게 많이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어요(공무원6).

특히 정부는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접근권한을 넘어 다른 정보를 조회하면 이를 바로 잡아내어 소명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

터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57-58). 이러한 모니터링시스템은 수급자의 개인정보

에 대한 일차적 감시자인 일선공무원으로부터 수급자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일 것이다. 이

는 ‘데이터감시에 대한 데이터감시’로, Orwell(1948)의 용어를 빌려 말하면 빅 브라더를 감시하기 위

해 더 상위의 감시기관이 구축해 놓은 수퍼-빅 브라더(Super-Big Brother)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퍼-빅 브라더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은 아니다. 여전히 수급자는 접

근권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시스템에 걸려서 소명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

는 공무원들의 말처럼, 정보에 대한 접근이 윗선에서 이중삼중으로 차단되면서 공무원들은 더욱 “삭

막한”(공무원8) 업무환경 속에서 일하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통제적 분위기를 확장시키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조금만 다른 정보를 조회해도 바로 소명하라고 탭이 떠요. 전에 동에서 장애인업무를 보는데 신청

자가 공공기관에 다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조회를 해봤는데 왜 했냐고 사통망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넣어야 했어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지?”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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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7).

민원인이 감시 받는다고 하지만 저희도 감시 받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좀 삭

막하죠. 옆(동료)에 일도 도와줄 수 없어요. 저희도 사통망에 인증서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자

리에서 제 아이디로 못 들어가요. 제가 다른 컴퓨터로 조회를 한다고 하면 바로 소명하라고 떠요. 한 

사람이 두 곳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공무원8). 

이처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접근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엄격히 차단되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 깔때기 현상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재산정보는 일반

공무원은 조회할 수가 없고 접근권한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만 주어져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교육

비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사업과 같이 자산조사가 필요한 다른 행정부처의 업무들이 모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김수영·김이배, 2014: 118).    

위의 사례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감시는 현장에서 상당한 윤리적 

결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조사는 그 의의가 어떻든 운영과정

에서 수급자와 취약계층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감시로 피해를 입힐 소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정보제공자인 수급자와 취약계층이 정보시스템이 관리하는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과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단지 수급자와 취약계층의 프라이버시 침

해를 줄이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며, 소유권과 접근권을 일정 정도 보장하는 행정적 처리만으로 

데이터감시를 둘러싼 윤리적 난제들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위의 현상적 결점들은 결국에는 “정보

화 시대에 사회복지윤리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화두와 맞닿아 있기 때문

이다. 이에 6장에서는 데이터감시를 포함해 사회복지정보화를 둘러싼 보다 본질적인 윤리적 딜레마들

을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실천의 근거, 사회복지의 지향점으로 나누어 간결하게나마 살펴보고

자 한다. 

6. 정보화 시대 사회복지윤리를 향한 본질적 화두  

1) 사정 vs. 분석: 정보화 시대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먼저 정보화 시대에 사회복지사는 가치판단에 근거한 사정과 정보시스템을 통한 분석 사이에서 과

거보다 더 심각한 역할갈등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단지 대상자의 

욕구조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학적 분석에 한정되지 않았다. 최명민(2014)의 지적대로, 사회복지

실천현장은 유동적이고 복잡하며 예상할 수 없고 다사다난하다. 따라서 매뉴얼과 규칙에만 근거할 수 

없고 사회복지사의 성찰적 사고와 가치판단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인

숙(2005)도 사회복지사가 가치기반의 전문직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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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복지 분야에서 일하든지 어떤 이론에 의지하든지 문제해결을 위해 ‘과학’에 의존하지 않고, 

‘가치’에 의존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중립성과 객관성의 신화를 넘어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규범적 판단과 동의를 통해 사회복지실천을 한다는 점이다(김인숙, 2005: 

124)

그러나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사회복지사가 전통적으로 수행해오던 가치판단은 컴퓨터시스템의 분

석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수급자 판정과 업무를 사회복지공무원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

존하기보다 ‘편리하고 똑똑한 시스템’이 자동판정하고 사용자는 이상유무만 점검”하는 소위 ‘자동의사

결정지원기능’을 차세대시스템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 2015: 17). 물론 공공영역에

서 일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은 정확한 자산조사과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주관적 판단이나 

인간적 개입을 배제한 객관적인 컴퓨터 분석이 유용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무원을 일반행

정직과 구분해서 채용해온 이유는 복지대상자와 직접 교류하면서 유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복지업무의 특수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이 정보시스템이 결정한 사

안을 점검하는 데 그친다면, 성찰적 판단과 인간과 인간의 소통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실천의 핵심가

치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다소 먼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사 역할의 주변화가 심화되다 보면, 소위 

‘인공지능’이 사회복지업무를 관장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미래학자들이 예견하듯이 정

보화가 진전되면 인간 업무의 상당 부분을 기계가 대행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현재 IBM사는 대형병

원들과 손잡고 병원에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인공지능 Dr. Watson을 개발 중이다(Brynjolfsson 

and McAfee, 2014: 120). 차세대시스템이 ‘스마트한 정보시스템’, ‘편리하고 똑똑한 시스템’을 표방하

는 추세를 보건대, 미래 사회복지분야에서도 Social Worker Watson이 실험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특히 최근 들어 사회복지영역에서 공공성 외에도 효율성이 점차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Dr. Watson과 같은 IT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이

유는 그것이 병원의 수익률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McKinsey, 2011). 한국의 사회복

지영역도 영리화가 심화대고 효율성이 최우선 가치가 된다면, 보다 최신의 IT기술의 도입요구가 커질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된 오늘날, 사회복지사들은―공공영역에서 일하든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든―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를 통한 제2의 기계시대를 

예찬한 MIT의 Brynjolfsson과 McAfee(2014: 241)도 컴퓨터가 결코 할 수 없는 활동이 있다는 사실

을 인정한다. 비판과 성찰, 예술과 창조가 그것이다. 컴퓨터는 기존의 데이터들을 재조합하고 분석할 

수는 있지만, 가치판단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떠올리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사회복지사

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할 부분이다.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 문

제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창조적인 대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해야하며 그러한 역할을 강

화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급여를 정확히 산정하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만약 후자의 업무만을 강조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일을 훨씬 잘 하는 컴퓨터 시스템에게 자신의 자

리를 내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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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vs. 실재: 정보화 시대에 사회복지는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가?  

둘째, 정보화 시대에 사회복지실천은 데이터와 실재 중 무엇을 우선적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van Dijck(2014)는 데이터화(datafication)가 현대사회의 지배적 패러다임

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인간행동과 사회활동은 사이버세계에서 양화된 데이터로 빠르게 전환

되고 있다. 특히 Web 2.0의 등장 이후, 기존에는 숫자로 표시할 수 없었던 감정, 우정, 대화, 기호와 

같은 것들이 코드화되기 시작했다. 가장 쉬운 사례로 Facebook은 ‘좋아요’ 같은 감정이나 친구맺기 같

은 인간관계를 알고리즘으로 변환시킨다. 이 같은 데이터화는 일종의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신념

에 근거한다. 바로 인간행동과 사회관계가 IT를 통해 객관적으로 수치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van 

Dijck(2014: 199)의 지적처럼, 이러한 믿음에 근거한 데이터화는 데이터와 인간을 동일시하는 데이터

주의(dataism)의 신화를 탄생시켰다. 데이터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은 Facebook에 ‘좋아요’ 숫자가 적

을 때 자신이 거부되었다고 느끼며 절망한다. 

그러나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온라인의 데이터와 오프라인의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 앞

서 살펴보았듯,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관리하는 데이터는 정확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자체로 수급자의 현실 전체를 말해주지 못한다. 인간의 삶은 코드화될 수 없는 비정형적 이야기로 

가득하다. 정보시스템은 소득·재산 같은 경제적 정보를 비교적 정확하게 제공해줄 수는 있겠지만, 비

정형의 서사를 효과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Parton(2008)의 용어로 말하면, 정

보시스템은 수급자의 삶과 인간관계와 같은 사회적 지식(social knowledge)을 코드화된 정보적 지식

(informational knowledge)으로 대체해 버린다. 정보적 지식은 수급자의 심리적·환경적 상황을 심도 

있게 반영하기보다 일련의 숫자로 치환하는 표면적 지식이다. 하지만 현재 데이터감시를 포함한 사회

복지업무는 대부분 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수치적 데이터에 의존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업

무가 수급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보다는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에 판단기준을 두게 만든다. 

사회복지실천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를 ‘환경 속의 인간’으로 보고 그를 둘러싼 전반적 환경을 입체

적으로 이해할 것을 지향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실무자는 가시적 데이터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삶의 현장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정보화 시대에도 변함없는 가치여야 할 것이다.  

3) 사회통제 vs. 사회연대: 정보화 시대의 사회복지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끝으로 정보화 시대에 사회복지는 사회통제와 사회연대라는 두 속성 사이에서 더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근대 사회복지의 사회통제적 속성은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일례로 Day(1981)는 

사회복지가 일탈행위를 통제하는 기능이 있음을 드러냈으며, Raynor(1985)는 사회복지가 사법적 처

벌보다는 덜 강압적으로 범죄를 교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Garland(1985)는 사회복

지를 일탈과 범죄를 관리하는 형벌-복지조합(penal-welfare complex)의 구성요소로 보기도 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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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차원만이 아니다. 네오맑시스트들은 복지국가가 노동자의 불만을 잠재우고 자본주의 질서에 순

응하게 하는 사회통제적 속성이 있다고 비판해 왔다(Ginsburg, 1979; O'Connor, 1973). 

 그러나 범죄와 사회저항을 누그러뜨리려 했던 사회복지는 또 다른 범죄유형을 탄생시켰다. 바로 

부정수급행위가 그것이다. Tunley(2011)는 부정수급을 범죄학적 측면에서 보고, 부정수급(범죄)이 범

죄자나 범죄문화에 접촉하면서 확산된다고 보았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감시는 범죄와 범죄문

화를 뿌리 뽑기 위한 정당방위이다. 그러나 van Stolk과 Tesliuc(2010: 3)의 분류처럼, 소위 부정수급

으로 불리는 사례에는 수급자가 고의적으로 행하는 협의의 부정수급인 비리(fraud)만이 아니라, 수급

자와 행정시스템의 비고의적 실수로 발생하는 수급자 오류(customer error)와 행정적 오류(official 

error), 그리고 행정담당자가 자행하는 부패(corruption)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모든 부적정수급의 경

우들을 수급자의 비도덕적 행위로 간주하고 비난하는 것은 수급자에게 낙인과 편견을 가중시키는 잘

못된 태도이다.

물론 실제 원인이 비리이든 오류이든 부적정수급은 줄여야 한다. 하지만 데이터감시가 유일한 해법

은 아니다. Martin 외(2009)의 주장처럼, 실업률과 빈곤율 증가 등 경제구조의 악화는 부적정수급이 

늘어나는 배경이다. 또한 지나치게 엄격한 자산조사도 부적정수급이 증가하는 원인일 수 있다. 사회부

조에 대한 자산조사가 엄격한 미국, 영국,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 부적정수급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는 사회부조 자격심사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구조적·제도적 요인으로 발생

하는 부정수급은 아무리 데이터감시를 철저히 해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데이터감시

가 강화되어 미세한 소득·재산까지 잡아내기 시작하면, 단지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아주 약간 높아

졌다는 이유로 부적정수급자로 분류되는 사례가 더 증가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연대라는 사회복지의 또 다른 속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는 취약계층

을 통제할 의도로만 개발된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사회복지는 사회연대와 공동체의 복원이라는 비

전속에서 구축되고 발전했다(Titmuss, 1963). 사회연대를 위해 국민은 복지정책에 세금을 지출하는 

데 동의해왔고, 무과실책임주의, 소득재분배의 원칙에 근거한 사회보험에 동참해 왔다. 사실 보수주의

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부정수급에 분노하는 이유도 부정수급이 신뢰에 기반한 사회공동체에 위해

를 가한다고 보기 때문이다(Haidt, 2012). 마찬가지로 사각지대로 밀려난 소외계층을 방관할 수 없는 

이유도 결국 그들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회연대가 사회복지가 추구해야할 또 다

른 목표라는 데 동의한다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지향점도 재조율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나치게 

엄격한 자산기준과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이 선결되지 않고 데

이터감시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기계적으로 걸러내고 사각지대를 형식적으로 발굴하는 데 그친다면,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사회연대보다 사회통제를 위해 전용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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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을 대신하여: 윤리적 정책제언

지금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데이터감시를 중심으로 정보화 시대에 사회복지가 직면한 윤리적 

쟁점들을 짚어보았다. 본 논문은 사회복지정보윤리에 대한 시론적 연구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복지정보화가 나아가야 할 대략의 정책방향을 제언하는 

수준에서 결론을 갈음하려 한다. 

먼저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개발에 있어 공학과 사회복지학의 공조가 필요하다. 차세대시스템은 어떤 

사안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만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바람직한지”를 함께 고려하며 개발되어야 하

기 때문이다. 최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연구가 유행이다. IT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공학적 지

식만이 아니라 인문학적 상상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두 세계의 간극이 아직 

크다. 사회복지연구자 중에 공학적 식견을 가진 사람이 드물고, 정보시스템 개발자 중에서도 사회복지

윤리를 염두에 두는 사람이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과 윤리의 균형을 갖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을 기대하기 어렵다. 만약 기술과 윤리적 관점을 겸비한 전문가가 없다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는 이 둘을 중재하는 데 더 적극

적일 필요가 있다. 차세대시스템의 개발은 단지 당해 ‘사업’으로 신속히 처리해야할 과제가 아니라, 문

자 그대로 ‘차세대’ 사회복지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과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책임윤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을 통한 데이터감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고전적 윤리적 난제와 맞닿아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데이터감시는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취약계층을 발굴한다는 

‘옳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인권침해의 개연성을 내재한 수단이다. 

Machiavelli(2015)는 『군주론』에서 국가통치과정에 사회질서를 잡기 위해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단

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그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수단의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Weber(2007)는 『직업으로

서의 정치』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라는 두 가지 윤리적 원칙에 따라 수행된다

고 본다. 여기서 Weber는 정치인과 행정가는 종교인처럼 절대적 신념에 따라 행동한 이후에 그 결과

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는 신념윤리보다, 인간의 불완전성과 결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국가는 국민에 대

한 지배를 위해 강제력의 행사할 수밖에 없고, 강제력을 통한 지배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기 때문

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감시에 있어서도 책임윤리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정보시스템의 

개발자, 행정가, 연구자 모두 책임윤리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들은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데이터주의의 신념 하에서 정보시스템을 개발·활용하기보다는 프라이버시, 정확성, 소유권, 접근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구체적인 갈등지점들을 짚어보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간구

해야 한다. 이때 OECD의 개인정보보호의 8대 원칙(수집제한의 원칙, 정보정확성의 원칙, 목적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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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안전보호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참여의 원칙, 책임의 원칙)과 같은 국

제적 기준들은 한국 실정에 맞는 윤리규정을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데이터감시에 대한 수급자와 시민의 역감시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배타적 접근체계가 중층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형국이다. 개인정보보호라

는 명목 하에 수급자와 시민의 정보접근권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고, 데이터감시를 수행하는 일선공무

원들도 수퍼-빅 브라더에 의해 위로부터 감시를 받는다. 그러나 정보접근권의 제한과 차단만이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 노르웨이 범죄학자 Mathiesen(1997)은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

는 파놉티콘에 대항해 사이버사회운동과 대안미디어처럼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하는 시놉티콘

(Synopticon)의 등장에 주목한다. 시놉티콘은 피놉티콘과 달리 권력자와 대중이 동시에(syn) 서로를 

지켜보는 감시-역감시 메커니즘을 말한다. 시놉티콘은 위에서 이루어지는 수퍼-빅 브라더와 달리, 아

래로부터 시작되는 ‘감시에 대한 감시’ 방법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감시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역접근

을 가능하게 하는 역감시 기술이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 일례로 서유럽의 해적당은 대의정부의 대

안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인 리퀴드 피드백(Liquid Feedback)을 실험

하고 있다. Mele(2013: 201)는 아직 소규모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리퀴드 피드백이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시도해야 하는 네트워크민주주의 기술의 표본이라고 보았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도 역감시 메커니즘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복지대상자에게 정보시

스템에 자신의 어떤 정보가 어떻게 수집·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이어서 

열람, 삭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과 원래 의도를 벗어난 데이터 연계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

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데이터감시가 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시민과 

수급자가 참여한 역감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률(140%)과 휴대폰 보급률(110%)이 10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차세대시스템은 

수요자인 국민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2015: 4). 아직 추상적으로만 명시된 ‘수요자 중심의 정보시스템’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국민이 참여하

는 정보시스템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의 데이터감시가 지향할 방향이 공동체적 신뢰와 연대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김기복(2013: 105)의 지적처럼, 우리가 분배적 정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공정한 

분배 자체, 즉, 서로 연관이 없는 개인 간의 정확하고 합리적인 계산이 중요해서만은 아니다. 분배적 

정의는 인간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때 합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 물음이

다. 같은 맥락에서 사람들이 부정수급과 사각지대를 부당하다고 여기는 이유도 단지 개별 수급자에게 

복지급여가 정확하게 계산되고 분배되지 않아서만이 아니다. 우리는 부정수급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 신뢰를 깨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분노하며,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기 때

문에 도움을 주길 원하는 것이다. 다분히 윤리적인 동기이다.

따라서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조사를 위한 데이터감시는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에 이바지할 때에 비

로소 윤리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Clarke(1988: 505)도 지적했듯이,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

에 의거한 데이터감시는 오히려 공동체 내에 적대감을 불러일으킨다. Ricoeur(2006)는 진정한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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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사이의 구체적 관계를 도외시하는 의무나 규칙이 아니라, 더불어 좋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보았

다. 나와 타인에게 옳은 몫이 분배되었다고 우리가 반드시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완벽하

진 않지만 서로 친밀한 상호관계를 구축해가는 삶이 더 좋은 삶일 수 있다. Ricoeur(2006: 292)는 이

를 윤리적 덕목으로서 배려(solicitude)라 부르며 규범(norm)과 구분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감시 과정에서도 수급자에게 규범의 잣대만 가져다대기보다 수급자를 향한 배려의 자세가 필요

하다. Brynjolfsson과 McAfee(2014)의 분석대로, 우리는 제2의 기계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기계의 

사용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이다. IT를 배려를 위해 사용할지, 통제를 위해 사용할지는 여

전히 인간의 몫으로 남아 있다. 사회복지실무자와 연구자들은 정보화 시대에 사회복지가 직면한 윤리

적 난제들에 답하기 위해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반성적 성찰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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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Ethics in the Information Age
- Focusing on Dataveillance through Social Welfare Information System -

Kim, Suyoung

(Keimyung University)

The article aims to discuss ethical issues of social welfare informationisation, 

focusing on dataveillance through social welfare information system in South 

Korea.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upgrade social welfare information 

system, by strengthening welfare fraud tracking and adding blind spot 

discovering functions. However, surveillance over poor population's data is 

inevitable when conducting such investigations. This article reviews current 

debates on dataveillance. It then conducts a case study on social welfare 

dataveillance in South Korea, asking what ethical problems lie in the 

dataveillance in terms of privacy, accuracy, property, and accessibility issues. 

Subsequently, this paper identifies three fundamental ethical dilemmas of social 

welfare in the informational age. Finally, it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to tackle 

the ethical problems and dilemmas of social welfare informationisation. 

Key words: welfare fraud, blind spot, data matching; data mining; investigation, 

social welfare ethics  

〔논문 접수일 : 16. 01. 11, 심사일 : 16. 02. 09, 게재 확정일 : 16. 02. 21〕


